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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정책1본부

Ⅰ. 배경 

1. 거시경제 지표

□ 코로나바이러스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한 2020년

 ㅇ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의 여파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며 세계 주요 

국가에서 역성장을 기록함.

 ㅇ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선언(20.3.11) 이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

로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며 세계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가속함.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ㅇ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세계 경제의 원동력은 사라지고 무역량

이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은 향후 새로운 

형태(뉴노멀)의 경제 변화를 예고 있음.

 ㅇ 국내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경

제활동이 대폭 축소되며, 외환위기 발생 다음 해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1.0%, 21.1.26 한국은행 발표)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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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정부의 네 차례 추경 재정정책 대응을 통해 OECD 국가 중 비교적 타

격이 적은 경제성장 전망(△1.1, 20.11, OECD)을 받았지만, 코로나바이

러스 3차 대유행(1월 현재 진행 중) 상황에 따라 하향 가능성은 존재함.

OECD 상위 5개국 및 주요 회원국 ‘20년 성장률 <단위:%>

순위 국가 성장률 순위 국가 성장률
1 한국 △1.1 8 미국 △3.7

2 노르웨이 △1.2 19 일본 △5.3

3 터키 △1.3 21 독일 △5.5

4 리투아니아 △2.0 32 프랑스 △9.1

5 아일랜드 △3.2 36 영국 △11.2

 출처 :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20.12.1)

 ㅇ 내수의 경우 민간소비가 2분기부터 증가율이 2%대로 떨어졌으며, 설비

투자와 건설투자 역시 대폭 감소하면서 급속한 조정 양상

* 설비투자 감소는 2017년 반도체 관련 투자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하며,

건설투자 감소는 지방 미분양 확대로 인한 주택건설 부진과 SOC 투자감소 등

에 의한 토목건설 감소가 주된 이유.

 ㅇ 수출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로 2

분기 수출증가율이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2분기 이후부터 수출실적이 

지속 개선되면서, 4분기 들어선 증가세로 전환됨.

20년 분기별 수출실적(금액은 월평균 기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34억달러(△1.8%) 368억달러(△20.3%) 434억달러(△3.4%) 454억달러(+0.02%)

<수출증감률 추이 (%)> <수출액 추이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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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2021년 경제상황

■ 세계경제

 ㅇ 외국 경제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2021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보급에 따른 완만한 개선 흐름을 전망하고 있음.

 ㅇ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개선 전망(트럼프 

리스크 해소)에 따른 각국의 교역량이 증대로 경기 반등이 예상됨.

 ㅇ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침체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

기부양정책,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 등에 따른 점진적인 경기 반등이 

예상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등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해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기관별 2021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별 세계은행(WB) OECD IMF

경제성장률(%) 4.0% 4.2% 5.5%

발표 시점: 세계은행 21.1.5/ OECD 20.12.1 발표자료 / IMF 21.1.26

■ 국내경제

(코로나 회복 및 정부 정책에 따른 완만한 경기 회복 예상)

 ㅇ 국내 주요기관에서 예측한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한 네 차례 추경(66.8조 원 규모)에 따른 기저효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

른 수출 개선, 투자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4 -

 ㅇ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가 전망한 2021년 국내경

제는 코로나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경기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

고 언급하면서 재정준칙, 한국판 뉴딜(대규모 디지털·그린 투자) 등 정

부 대응에 따른 성장을 전망함.

기관별 2021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별 정부 한국은행 OECD IMF

경제성장률(%) 3.2% 3.0% 2.8% 3.1%

발표 시점: 정부 20.12.17/ 한국은행 20.11.26/ OECD 20.12.1 /IMF 21.1.26 

(불확실한 수출 환경)

 ㅇ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의 개선 여부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전개양상에 따라 이동제한조치 등이 강화될 

경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소비자물가 1%대 상승 전망)

 ㅇ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 경제 활성화를 대비한 국제원자재가격 및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전개 상황과 공급여

건, 환율 하락세 확대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돼 있음.

 ㅇ 고교 무상교육 및 급식 시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20년 말 

종료) 등 정부 정책 역시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 정책에 따른 경제 방향)

 ㅇ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이행과 도

약하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

환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 경제 운용 ▲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

성화 ▲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지속 성장을 위한 미

래 ▲경제구조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를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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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금인상요구 근거 

1. 202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 체감물가와 다른 물가상승률 → 노동자 가구 생계비 상승

 ㅇ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의 대표적인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표준생계비

는 2020년 물가(3분기) 기준으로 작성됨.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

간 0.5%로 2019년(0.4%)에 이어 최저수준을 이어감.

 ㅇ 문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인데,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대비 6.7% 상승하였음.

ㅇ 결과적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

나 확산, 역대 최장기간 장마 여파로 노동자 가구의 실생활 물가(농·축·

수산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함.

1) 산출 결과    

ㅇ 202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 가구 - 2,327,200원, 2인 가구 -

4,052,849원, 3인 가구 - 4,879,230원, 4인 가구(I) - 6,098,339원, 4인 가

구(Ⅱ) - 6,837,999원, 4인 가구(Ⅲ) - 7,277,228원임.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I)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2014년
모형 이후
가구원
구성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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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Ⅱ)

4인가구
(Ⅲ)

식료품 및
비주류음
료비

553,369 485,193 519,281 1,068,664 1,352,175 1,583,791 1,766,378 1,897,57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0,679 89,067 79,873 157,673 191,070 227,965 242,086 268,030

주택·수도
·전기 및
연료비

606,674 606,674 606,674 648,565 673,573 786,107 786,107 786,107

가정용품
가사서비
스비

78,883 81,038 79,961 134,601 184,757 207,637 208,391 208,391

보건비 76,193 81,842 79,018 153,164 229,358 306,329 306,329 306,329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55,139 465,419 528,809 597,929 625,186

통신비 169,259 169,259 169,259 239,371 239,371 309,483 379,595 379,595

오락 및
문화비

160,535 156,928 158,732 261,640 254,522 243,181 222,618 226,225

교육비 61,870 61,870 61,870 61,870 285,742 686,916 947,368 1,109,089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7,347 97,739 77,543 165,480 203,317 223,618 237,497 237,669

11개비목
합계

2,127,829 2,055,130 2,091,480 3,559,159 4,292,296 5,316,828 5,907,290 6,257,190

조세
공과금

240,578 230,862 235,720 493,690 586,934 781,511 930,709 1,020,038

총계 2,368,407 2,285,992 2,327,200 4,052,849 4,879,230 6,098,339 6,837,999 7,277,228

(전년 대비 증가율)
202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전년대비 증감율 (단위 : %)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Ⅱ)

4인가구
(Ⅲ)

총계 1.3 1.0 1.2 1.6 2.5 1.3 1.3 -0.8

 ㅇ 202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가구별 전체 

평균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4인 가구(Ⅲ)의 생계비가 감소한 

부분은 조세공과금의 조정분이 반영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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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의 높은 지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비목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Ⅱ)

4인가구
(Ⅲ)

주택·수도·
전기 및 연료비 606,674 606,674 606,674 648,565 673,573 786,107 786,107 786,107

보건비 76,193 81,842 79,018 153,164 229,358 306,329 306,329 306,329

교육비 61,870 61,870 61,870 61,870 285,742 686,916 947,368 1,109,089

주거보건교육
소계

744,737 750,386 747,562 863,599 1,188,673 1,779,352 2,039,804 2,201,525

주거보건교육
소계비율

31.4 32.8 32.1 21.3 24.4 29.2 29.8 30.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553,369 485,193 519,281 1,068,664 1,352,175 1,583,791 1,766,378 1,897,57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0,679 89,067 79,873 157,673 191,070 227,965 242,086 268,03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78,883 81,038 79,961 134,601 184,757 207,637 208,391 208,391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55,139 465,419 528,809 597,929 625,186

통신비 169,259 169,259 169,259 239,371 239,371 309,483 379,595 379,595

오락 및 문화비 160,535 156,928 158,732 261,640 254,522 243,181 222,618 226,225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7,347 97,739 77,543 165,480 203,317 223,618 237,497 237,669

조세공과금 240,578 230,862 235,720 493,690 586,934 781,511 930,709 1,020,038

주거보건교육
제외소계

1,623,670 1,535,606 1,579,639 3,189,250 3,690,557 4,318,987 4,798,195 5,075,703

주거보건교육
제외소계비율

68.6 67.2 67.9 78.7 75.6 70.8 70.2 69.7

2021년 표준생계비 2,368,407 2,285,992 2,327,200 4,052,849 4,879,230 6,098,339 6,837,999 7,277,228

 ㅇ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구별 지출 규모가 비교적 큰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단신 가구 32.1%, 2인 가구 21.3%, 3인 가구 24.4%, 4인 가구(Ⅰ)

29.2%, 4인 가구(Ⅱ) 29.8%, 4인 가구(Ⅲ) 30.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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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도·전기및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전체생계비에서차지하는비율추이 (단위 : %)

 ㅇ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가 생계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지만,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합해지면 전체 생계

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가구당 지출비용을 줄이

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함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차이)
2021년 생계비와 2020년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비교1) (단위 : 원)

생계비 비교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
Ⅱ)

4인가구(
Ⅲ)

통계청2020년3/4분기
총소득(B)

2,734,533 3,535,115 5,237,724 6,300,429

2021년 생계비 - B -407,333 517,734 -358,494 -202,090 537,570 976,799

ㅇ 202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비교를 해보았을 

경우, 단신 가구 ╶407,333원, 2인 가구 +517,734원, 3인 가구 ╶358,494

원, 4인 가구(I) ╶202,090원, 4인 가구(Ⅱ) +537,570원, 4인 가구(Ⅲ)

+976,799원으로 나타남.

1) 통계청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1인 이상), 노동자가구

　
단신
남성

단신
여성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2017년 34.1 35.6 34.8 21.3 26.8 26.3 28.1 30.7 

2018년 33.8 35.2 34.5 21.3 26.7 25.9 27.8 30.3 

2019년 31.9 33.2 32.5 21.5 23.7 28.8 28.9 30.1 

2020년 31.5 32.8 32.1 21.0 23.1 28.1 28.9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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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 설문조사 결과

 ㅇ 조합을 대상으로 2020년 임단투 결과 및 평가와 2021년 임금인상 지표

등 지침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조사 기간 : 2020.12.17. ∽ 2021.1.11.

*응답 단위노조 수 : 355개

(한국노총 제시 임금인상요구율 선호도)

단위 사업장 선호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단위 : %)

ㅇ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 올해 선호하는 임금인상요구율은 설문에 응

답한 355개 노조 가운데 ‘4% 이상~6% 미만 인상(127개 노조, 35.8%)’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6% 이상~8% 미만 인상(104개 노

조, 29.3%)’ , 2% 이상 ~ 4% 미만 인상(70개 노조, 19.7%)‘ 8% 이상 인상

(23개 노조, 6.5%)’, 무응답(25개 노조, 7.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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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금인상요구율 및 타결률)

ㅇ 조사 결과 2020년 한국노총 단위노조의 평균 임금인상 요구율은 5.8%

로 나타났으며, 실제 교섭 이후 임금인상 평균 타결률은 2.9%로 났음.

(응답 노조수 : 요구수준 - 267개, 타결수준 - 220개)

ㅇ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임금인상 요구액2)은 130,690원이었으

며, 평균 타결액은 76,170원으로 조사됨

(2020년 교섭 기간)

문 항 응답 수 (개) 비 중 (%)

1개월 미만
1∼2개월
3∼4개월
5∼6개월
6개월 이상
무응답

39
89
103
48
52
24

11.0
25.1
29.0
13.5
14.6
6.8

합 계 355 100.0

2020년 평균 임금 교섭 기간

ㅇ 임단투 교섭 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3∼4개월(103개 노조, 29%)이 소

요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2개월(89개 노조, 25.1%), 6개월 이상

(52개, 14.6%) 순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의 50% 넘는 노조가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임금결정진도율의 경우(21년 현재 발표 시

점, 1~11월 누계) 전체평균 57.2% 사업장에서 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2020년 협약임금인상률(21년 현재 11월 까지 발표)의 경우 전체평

균 3.2%의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2) 임금 교섭 현황의 기준임금은 기본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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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원조합 임단투 중점사항)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95
(27.3)

35
(10.2)

23
(6.8)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
26
(7.5)

25
(7.3)

38
(11.2)

현장 디지털화(자동화 등) 대응
0
(0)

3
(0.9)

9
(2.7)

비정규직 고용개선
8
(2.3)

11
(3.2)

5
(1.5)

정년연장 대응방안 마련
14
(4.0)

31
(9.0)

47
(13.9)

임금체계 개선 대응
33
(9.5)

55
(16.0)

46
(13.6)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4
(1.1)

6
(1.7)

4
(1.2)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12
(3.4)

59
(17.2)

67
(19.8)

임금피크제 폐지
14
(4.0)

36
(10.5)

38
(11.2)

임금인상
142
(40.8)

82
(23.9)

62
(18.3)

합 계
348
(100.0)

343
(100.0)

339
(100.0)

2021년 임단투 중점사항 (단위: 개, 아래 괄호 %)

 ㅇ 2021년 임단투에서 중점을 두는 정책 1순위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전체 

348개 노조 중 ‘임금인상(142개 노조, 40.8%)’을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95개 노조, 27.3%)’로 나타남.

ㅇ 2순위 역시 ‘임금인상(82개 노조, 23.9%)을 선택하였으며, 뒤이어 ’노동

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59개 노조, 17.2%)로 조사됨.

ㅇ 3순위 역시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 안전보건(67개 노조, 19.8%) , ’임금

인상(62개 노조, 18.3%)이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ㅇ 결과적으로 올해 조합의 교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지부진

하였던 임금인상과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 건강권을 가장 

중점 사안으로 다룰 것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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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노총 중점사항)

 

ㅇ 2021년 한국노총 활동 최우선 사안 1순위로는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

조조정 저지(132개 노조, 15.3%)’를 선택하였으며 뒤이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53개 노조, 15.3%)’ 순으로 나타남.

ㅇ 2순위는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68개 노조, 19.8%)’ , ‘통상임

금 범위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66개 노조, 19.2%)’ 순으로 나타남.

ㅇ 3순위는 ‘정년연장 대응방안 마련(71개 노조, 20.7%)’ ,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46개 노조, 13.4%) 순으로 나타남.

ㅇ 종합하면 올 해 현장 조합에서는 한국노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측

의 구조조정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총고용 유지 정책과 더불어, 통상 임금 

범위확대 대응방안, 노동자 건강권 등을 중점 사안으로 다뤄주길 기대함.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132
(38.2)

37
(10.8)

36
(10.5)

노동시간 단축대응
26
(7.5)

43
(12.5)

27
(7.9)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53
(15.3)

66
(19.2)

39
(11.4)

최저임금 인상
43
(12.4)

43
(12.5)

42
(12.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9
(2.6)

15
(4.4)

30
(8.7)

사회안전망 강화
(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개선 등)

8
(2.3)

19
(5.5)

42
(12.2)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22
(6.4)

68
(19.8)

46
(13.4)

여성 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 평등 실현
1
(0.3)

4
(1.2)

5
(1.5)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에 따른 대응
1
(0.3)

2
(0.6)

5
(1.5)

정년연장 대응방안 마련
51
(14.7)

47
(13.7)

71
(20.7)

합계
346
(100.0)

344
(100.0)

343
(100.0)

2021년 한국노총 중점사안 (단위: 개, 아래 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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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금교섭 특징 및 2021년 전망)

 ㅇ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2020년 단위노조가 임금교섭시 

제시한 요구율은 5.8%로 나타났으며 최종 타결수준은 2.9%로 나타났음.

* 2019년 단위노조 임금인상요구율 7.0%, 타결률 3.4%

 ㅇ 2020년 임금인상 요구수준과 타결수준이 낮아진 배경에는 코로나바이

러스에 따른 사업장 경영악화의 영향이 주요한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

으로 추측되지만, 산업별 차이가 심하므로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음.

 ㅇ 2021년 단위노조 임금교섭의 경우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회복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교섭양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노

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 원칙의 교섭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임금상승률과 노총 임금요구율의 비교 <단위: %>

구분
명목임금
상승률

실질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민주노총
임금요구
율

경총임금
가이드라
인

협약임금
인상률

2010 6.4 3.8 2.9 9.5 9.2 동결 -
2011 -0.9 -2.9 4.0 9.4 - 3.5 5.1
2012 5.3 2.0 2.2 9.1 9.3 2.9 4.7
2013 3.8 2.1 1.3 8.1 8.9 - 3.5
2014 2.4 1.1 1.3 8.1 8.0 2.3 4.1
2015 3.3 2.3 0.7 7.8 8.2 1.6 4.0
2016 3.8 2.8 1.0 7.9 7.4 동결 3.3
2017 2.7 1.3 1.9 7.6 7.4 동결 3.6
2018 5.7 4.3 1.4 9.2 7.1 2.0% 

내외
4.2

2019 3.5 2.9 0.4 7.5 6.0

폐지

4.0

2020 0.1 -0.5 0.5
7.9

(5.3 – 임금인상분,
2.6 - 연대임금조성분)

미발표 3.2

1) 2020년 명목임금, 실질임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8월까지의 통계 발표치임
2) 협약임금인상률의 경우 2020년 11월까지 잠정 추정치임 (노동부 임금 결정현황조사)

요구수준 타결수준

인상률 5.8%(△1.2%) 2.9%(△0.5%)

금액(기본급 기준) 130,690원 76,170원

* 응답 노조수 : 요구수준 - 267개, 타결수준 - 2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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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 적극적인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만이 해답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 취약

계층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임금인상 정책이 

도모돼야 함.

 ㅇ 특히, 노동자 임금자제 및 삭감을 통한 경기부양이 아닌 적극적인 임금

인상 정책을 통한 노동자 가구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

성화 정책이 반드시 요구됨.

ㅇ 이와 같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미국의 경우 불평등 해소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2배(7.25달러 → 15달

러)가량 인상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됨

 ㅇ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표준생계비, 임단투 설문결과들을 결합한 전통적

임금인상 방식(4.2%)과 더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임금

인상분(2.6%)을 결합한 6.8% 임금인상요구율을 발표하는 바임

(연대임금 관련 내용 18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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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6.8%
◉ 산출근거

노동자 임금인상분 (4.2%)
〔’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3.2%) + ’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0%)〕

+

연대임금조성분 (2.6%)
〔전체 임금인상요구율의 1/3수준〕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및 산출 근거>

1. 임금인상 요구율 기본 산출방식

 ㅇ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률을 산출하는 근거로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3.2%),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0%)과 최근 3년간

(2017년~2019년) 협약임금 평균인상률 (3.9%)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ㅇ 특히, 현재 전체 소득가운데 노동자 가구의 재산소득은 극히 희박하고,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6%를 달하는 구조에서 여전히 노동자 임

금 구조 및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정책이 마련돼야 함.

 ㅇ 노동자 가구원 3.14인의 생계를 근로소득으로만 충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계비와 근로소득의 격차는 17%임. 한국노총

은 이를 일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매년 생계비 

충족률을 높이는 것을 임금인상 요구 목표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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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인상 요구율 세부 산출근거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내 용(원)

(1) 노동자 가구원 수 3.14인 생계비1) 5,049,905

(2)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86%)2) 4,342,919

(3) 2021년 물가상승률(1.0%)을 반영한 생계비3) 4,386,348

(4) 2020년 월평균임금
(2020년 1월 ∽ 11월 평균)

월 고정임금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3,748,537

정액임금 3,243,346

(5) 생계비와 실질임금과의 차액
(17.0% 부족)

생계비-월 고정임금 637,811

생계비-월 정액임금 551,853

(6)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6.8%

(7) 월임금 획득 목표 (6.8%)
월 고정임금 기준 4,004,736

월 정액임금 기준 3,480,197

(8) 임금요구 금액 (6.8%)
월 고정임금 기준 256,199

월 정액임금 기준 221,671

출처:
1) 노동자 가구원 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비농림어가 전국(명목)(2020년 3/4분기)
2) 전체 소득 중 노동소득 차지비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 물가상승률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년 11월)

❍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비농림어가 전국(명목) 평균(2020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인원수는 3.14인 : 노총 생계비 모형의 

표준노동자가구는 4인 가구(Ⅰ)이므로 실제 평균노동자 가구규모(인)

에 맞추어 생계비 조정

‣ 도시노동자 평균 가구원수 3.14인을 고려한 생계비 : 5,049,905원
- 5,049,905원 = 3인 가구 생계비(4,879,230원) + {[4인 가구 생계비(6,098,339원) -

3인 가구 생계비(4,879,230원)] × 0.14}

‣ 통계청, 2020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전체 평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86%

‣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5,049,905원 × 86% = 4,342,919원

❍ 2021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21년 물가상승률3) 1.0% 반영

‣ 4,342,919원 + (4,342,919원 × 1.0%) = 4,386,348원

3)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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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충족률

생계비
획득목표

월 고정임금 월정액임금(상여제외)

목표액 차액 인상률 목표액 차액 인상률

100.0%    4,386,348   637,811 17.0 3,795,199   551,853 17.0 
99.0%    4,342,485   593,948 15.8 3,757,247   513,901 15.8 
98.0%    4,298,621   550,084 14.7 3,719,295   475,949 14.7 
97.0%    4,254,758   506,221 13.5 3,681,343   437,997 13.5 
96.0%    4,210,894   462,357 12.3 3,643,391   400,045 12.3 
95.0%    4,167,031   418,494 11.2 3,605,439   362,093 11.2 
94.0%    4,123,167   374,630 10.0 3,567,487   324,141 10.0 
93.0%    4,079,304   330,767 8.8 3,529,535   286,189 8.8 
92.0%    4,035,440   286,903 7.7 3,491,583   248,237 7.7 
91.3% 4,004,736 256,199 6.8 3,480,197 221,671 6.8
88.0%    3,859,986   111,449 3.0 3,415,679     96,429 3.0 
87.0%    3,816,123     67,586 1.8 3,377,727     58,477 1.8 
86.0%    3,772,259     23,722 0.6 3,339,775     20,525 0.6 

cf. 최근 3년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의 생계비 충족률
    2019년 – 90.3%, 2020년 – 90.7%, 2021년 - 91.3% 

 ㅇ 2018년 표준생계비의 모형이 부분 개정돼 기존 생계비 모형과 시계열 비교

는 어렵지만, 2021년 임금인상분은 생계비 충족률 91.3% 수준으로 나타남.

❍ 월 고정임금 총액과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 획득 목표

월고정임금총액 정 액 급 여 상여월할분 상여금 비중

평 균(원) 3,748,537 3,243,346 505,191 13.5%

획득목표(100%) 4,386,348 3,795,199 591,149 13.5%

차 액(원) 637,811 551,853 85,958 -

인 상 률(%) 17.0% 17.0% 17.0% -

주 : 월 고정임금 총액은 2020년 1월 ∼ 10월 임금 누계 평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체산업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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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임금 인상요구

❍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연대임금전략

ㅇ 노총은 그동안 정규직-비정규직간, 원청-하청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접근을 시도해왔으나 현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

어내지 못하였음.

ㅇ 이는 직접 대기업-원청-정규직 임금인상을 중단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기초한 방안이기에 현장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

렴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비롯된 것임.

ㅇ 원하청 불공정 거래구조의 현실로부터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 노동계급내 연대 강화를 위한 시도의 측면에서 노총은 

연대임금전략을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계속 추진

할 예정.

❍ 연대임금제도 실행 방안

 ㅇ 연대임금인상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 가장 유

효한 전략은 연대임금 실현을 위한 노동계급 내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

는 활동들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임.

ㅇ 따라서 사업장단위의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그 시야를 ‘내 사

업장’에 한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사업장이라는 담장

을 넘어서 업종과 지역이라는 전체 산업생태계 공동의 발전과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연대임금실천전략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ㅇ 이를 위해 현장 연대임금 인상 요구 방안의 첫 단계로서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치를 제안함.

ㅇ 지역사회 내 대기업(or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고 (하청)중소기업을 모두 

묶어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

는 것임.

ㅇ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기본재산 출

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분과 결합하여 기금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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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ㅇ 따라서, 기본적인 임금인상요구는 6.8%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현장의 사

정에 맞게 임금인상분 내 일정 비율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노사분담을 전제로 분담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의 예

1) 지역별 동일업종의 임금교섭을 통해 기본임금인상요구안을 6.8%로 제시.

2) 6.8%의 임금요구분 중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분에 해당하는 2.2∼2.8%(1/3 수준) 정

도를 노동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기금을 조성

3)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등 다양한 협력업체들을 공동기금으로 묶고, 복지사업을 통

해 노동자 공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시행. 이 과

정에서 노사자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진행

 ㅇ 더불어 단순히 원청이 하청을 품는 방식의 초기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떠나 2030년까지 원하청 평등한 지위로서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산

별과 지역을 통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더욱 발전시켜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조합 주도의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야 함.

한국노총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발전 단계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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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① - [2단계: S화학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시]

- 노동조합에서 공격적으로 제안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최근 설치한 사례. 2019년

7월 29일 단체협약에 조인, 양극화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

출’을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합의. 대기업 원청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중소기업 노동자들 또한 생산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양보, 임직원 모두 기본금 1% 출연하고 회사가 결합하여 자금을 출연. 협력사에서

도 추가 출연하고 정부자금 지원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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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② - [3단계: K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시]

- K산업은 항공 및 우주산업기업으로서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근로복지

공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례. 초창기에는 중소협력업

체 20개가 참여하여 4억, 중소협력업체가 4억, 근로복지공단이 4억 총 12억으로 공

동기금출발.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취지 및 자지단체의 역할을 인식한 경남도청에서 지자체 최초

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함. 2020년 6월 경남도 및 협력업체 소재 4

개 시가 공동으로 6억원을 출연, K산업에서 5억원, 20개 협력업체에서 5억원을 출연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매칭자금으로 국비 16억원 출연. 이를 통해 20개사 1778명의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명절휴가비, 학자금 등으로 1인당 170만원 가량을 지원하게

됨. 더불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인당 2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을 곧바로

시행함.

사례③ -[4단계: 연대임금전략에 기반한 금융노조의 단협 예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별노조로서 단체교섭의 전략으로서 사

회연대임금전략을 활용하고 있음.

- 지난해 9월 금융노조는 ‘2020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및 상생·연대를 위한 공동선언

문 채택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회연대임금전략을 단체교섭으로 구현한 최초의 사례

를 보여주었음. 주요내용으로 2020년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의 1.8% 기준으로 하되,

“노사는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임금인상분 중 0.9%를 지역화폐, 온

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근로자는 임금인상분 중 0.9%를 반납하여 동 금액을

용역,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

기금 기부 등 연대임금에 사용하기로” 하였음. 즉, 임금인상분 전액을 연대임금으로

활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며, 총액으로는 약 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이 합의와 관련하여 ‘회의록 기재사항’으로 “연대임금 기부와 관련하여 0.4%는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등에, 0.5%는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기로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지부노사가 정하기로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명기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금융인공제회 설립과 연계하여 공동복지 플랫폼을 추진”한다든가 “보

육시설 설치에 관해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복지확대전략을

단체교섭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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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요구

❍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 불평등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변화

구 분 2018.8 2019.8(A) 2020.8(B) 증감 규모(B-A)

정 규 직
1,184만 명
(59.1%)

1,200만 명
(58.4%)

1,194만 명
(58.4%)

△6만

비정규직
821만 명
(40.9%)

856만 명
(41.6%)

850만 명
(41.6%)

△6만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규모 변화 추이 >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ㅇ 비정규직 규모는 2020년 8월 기준 850만 명(임금노동자의 41.6%)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소폭 증가하였지

만 2020년은 감소세로 들어섬.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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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정규직 임금의 경우, 2020년 171만 원에서 2만 원(1.0%) 인상되었지

만, 여전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불평등 비율은 51.8%에서 51.5%

로 전년보다 0.3%p 확대됨.

구 분 2018.8. 2019.8. 2019.8.

임 금
정 규 직 100 100 100
비정규직 50.7% 51.8% 51.5%

노동 시간
정 규 직 43.0시간 42.9시간 42.5시간
비정규직 36.7시간 35.3시간 34.2시간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불평등 및 노동시간 추이

 ㅇ 노동시간의 경우 2020년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년 대비 0.4시간,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년 대비 0.9시간 줄어들어 감소 추세를 

이어나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

ㅇ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비정규직 조직화와 더불어 사업장

의 임단협에 의한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함.

ㅇ 현실적으로 일거에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도별 목표

를 설정하여 점진적 접근

ㅇ 사업장 수준에서의 비정규직 보호 활동의 기대효과

  ‣ 사업장 내 비정규직 증대 억제 및 정규직 고용 보호

  ‣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

  ‣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도 및 연대 강화

❍ 사업장 수준 임금 하한선 설정

- 요지 :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로 사업장 내 임금 하한선 설정

- 임금협약 예시

제○조 (사내 임금 하한선의 결정)
1. 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사내 임금 하한선을 결정한다.
2.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조합원 임금의 85% 이하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도급, 용역, 파견 노동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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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액

< 임금소득 불평등도와 저임금계층의 분포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

(배)
4.36 4.35 4.13 3.75 3.59 3.64

저임금계층 비율
(%)

24.5 22.6 21.5 15.7 15.8 17.4

출처: 김유선(20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ㅇ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임금소득불평등도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추세는 긍정적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OECD 기준 등 세

계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불평등도는 매우 높은 편임.

ㅇ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 완

화하기 위하여 정규직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

ㅇ 2021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 2021년 월 고정임금총액 인상 요구액 256,199원을 비정규직의 임금

요구액으로 제시함

 ❍ 산출근거

‣ 비정규직 임금 173만 원(정규직 대비 51.5%)

‣ 2021년도 한국노총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 256,199원

 ❍ 인상 효과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안이 관철되는 경우 노동시장 내 정

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화를 극복하고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

하는데 기여함.

‣ 비정규직 현재 임금 1,730,000원(51.5%)에서 256,199원을 확보하는 경우,

1,986,199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54.7%로 낮아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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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임금인상확보시

정 규 직(A)

(원)
3,360,000 3,616,199

비정규직(B)

(원)
1,730,000 1,986,199

비정규직임금비율(B/A)

(%)
51.5 54.7

비정규직 임금인상 기대효과 (단위 : 원, %)

4) 2022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ㅇ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은 양대노총 협의 및 30여개의 노동·시

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논의를 거쳐 한국노총 상임집행위

원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 분 시 간 급(원) 일 급(원) 인 상 률(%)

97.9-98.8
98.9-99.8
99.9-00.8
00.9-01.8
01.9-02.8
02.9-03.8
03.9-04.8
04.9-05.8
05.9-06.12
07.1-07.12
08.1-08.12
09.1-09.12
10.1-10.12
11.1-11.12
12.1-12.12
13.1-13.12
14.1-14.12
15.1-15.12
16.1-16.12
17.1-17.12
18.1-18.12
19.1-19.12
20.1-20.12
21.1-21.12

1,485
1,525
1,600
1,865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11,880
12,200
12,800
14,920
16,800
18,200
20,080
22,720
24,800
27,840
30,160
32,000
32,880
34,560
36,640
38,880
41,680
44,640
48,240
51,760
60,240
66,800
68,720
69,760

6.1
2.7
4.9
16.5
12.6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2.87
1.5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표


